
2015년 국정감사 중견기업 관련 이슈 정리(Ⅱ)

9월 10일 시작해 한 달 동안 진행된 2015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. 23일 대
통령비서실 등 몇몇 일정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일정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
습니다.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만큼 다양한 이슈와 쟁
점들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.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
오갔고, 특히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·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
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법·제도의 구석구석에 인 박인 
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이분법적 인식의 높은 벽을 확인케 하는 장면도 많았습
니다.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중견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
욱 필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지난 호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견기
업 관련 이슈를 국회의원 발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 

1.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, 10월 1일

  -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언 요지

(대기업 중심 여신 관행 개선 필요성 강조)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
심각하다.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가
고 나머지 중소·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자금만 지원받고 있다.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
서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이 지원액 100%를 가져갔고, 해외건설과 플랜트를 
비롯한 타 분야에 있어서도 지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됐다. 국가전략산업에 
지원되는 금액도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데, 대기업 비중이 2010년 85.71%에서 지난
해 89.65%로 증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돌아간 지원액 차이는 27배 차이를 보였
다. 

2.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, 10월 6일

  -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언 요지

(대기업 R&D 세액공제 폐지 주장) ‘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' 분석 결과, 
2013년 기준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96.5%(1천527억원)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
났다. 중견·중소기업 R&D 공제는 존속시키되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받고 있는 
대기업 공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.
 



3.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, 10월 8일

  -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 요지

(중견기업 발전 위한 중소기업청 역할 강화 촉구) 2010년 이후 3년간 217개의 중견
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. 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 
규제 83개 중 겨우 11개(13.3%)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중소기업 시절 160여
개의 혜택을 받아왔는데 중견기업이 되고 나니 30여개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
는 얘기다. 2010년부터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, 히든챔피언, WC300 제도 등을 
통해 선진국의 장수기업들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작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
져야 할 중소기업청은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. 차라리 산업부에 중기
청에서는 중소기업만 잘 관리할 테니 중견기업 문제는 산업부 장관께서 직접 관리
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.


